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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SSUES 

미국 의회의 최근 과학기술활동과 새로운 차원의 한·미 과학기술의원외교 

최영식1) 

Ⅰ. 서론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45년 Vannevar Bush보고서에 최초로 제시된 전후 과학기술정책하에 군사안보경
쟁을 국가우선목표로 추진하던 임무지향적 정책의 냉전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해외시장경쟁의 심화에 따른 산업경쟁력약
화와 연방예산 적자문제가 본격화되던 1980년대 중반부터 연방예산축소와 산업경쟁력제고의 이중목표의 달성을 위한 과기정책
의 조정기를 거쳤다. 1993년 민주당 출신의 클린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1990년에 산업경쟁력제고를 목표로 수립한 '미국기
술정책'(U.S. Technology Policy)을 기초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확산위주의 산업기술개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양원의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 중심의 미의회가 정부의 역할이 기초과학지원에 중점을 두는 
임무지향적 과학기술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최근 워싱턴정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논쟁이 냉전시대에 버
금가는 높은 관심 속에 정치 의제화되고 있다.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에 국가 역량을 결집하려는 이러한 선의의 경쟁은 연방예산균형의 우선정책에 따른 일련의 군살빼기조치[미
의회 기술평가국(OTA)의 폐지(1995)와 전후 최대의 R&D 예산 삭감(1996)을 단행한 후인 1997년 하원 '과학위원회'가 21세
기 준비를 위한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개발을 위한 "국가과학정책연구"에 공식 착수함으로써 불붙기 시작했다. 

올해 초 연두교서(State of Union Address)를 통해 클린턴 대통령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여는 과학적 탐색과 연방정부의 민간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향후 5년동안 310억불 투자를 목표로 하는 "21세기 연구기금"(21st 
Century Research Fund)의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 4월에는 경쟁위원회가 미국과학의 세계적 리더십 유지를 위한 행정부와 의
회의 역할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1-2차에 걸쳐 "Regional Innovation Summit"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대대적인 로비활동의 일
환으로 주요 국회의원과 주지사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대학총장, 기업총수, 노동계지도자 등을 주축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지난 6월 상원 '과학기술우주소위원회'는 향후 연방R&D 투자의 안정적 지원의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법안을 
재차 제출함으로써 미의회의 과기정책대안개발 드라이브에 이중엔진을 장착하게 되었다. 

이렇듯 미의회는 활발한 상임위활동을 통해 과학기술현안 및 장기적인 이슈를 파악·분석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하고, 

예산을 배분하며, 정책집행을 감독 평가하는 기본역할을 책임감있게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
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의회가 최근에 추진 중인 과학기술관련 주요 입법활동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회 과학기술관련 상임위원회활동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양국간의 과학기술의원외교를 통한 새로운 차원
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미의회의 최근 주요 과학기술입법 활동 

1997년 제 105대 초에 미하원의장인 NewtGingrich(R-GA)가 미하원 과학위원회(Committee on Science)위원장 F. James 
Sensenbrenner. Jr(R-WI)에게 "국가과학정책연구"를 공식 의뢰함으로써 하원과학위원회가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 대안개발
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 6월 상원에서도 Bill Frist '과학기술우주소위원회' 위원장(R-TN)과 John Rockefeller(D-WV)간사를 
중심으로 오는 2010년까지 연방 R&D 예산의 倍加를 주요 골자로 하는 "연방연구투자법안"이 전격적으로 공동제출됨으로써 연
방 R&D 투자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1. 국가과학정책연구(National Science Policy Study) 

1) 배경 및 목적 

미국은 다가오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준비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7-8년 동안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2)을 주도했던 정보
산업경쟁력과 구조적 비교우위(entrepreneurial bottom-up capitalism)를 앞세워, WTO체제하의 개방된 세계경제시장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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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는 무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제2의 "Pax Americana"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적인 비전을 세워놓고 있다. 

미의회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반세기전 냉전시대의 군사안보경쟁을 위해 급증하던 연
방 R&D투자환경하에서 개발된 V.Bush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향후 감소되는 연방연구개발투자의 제한된 환경
하에서 다양해져가는 정책목표(고도의 지식창출을 요하는 새로운 경제경쟁시대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환경사회적 문제해결 등)
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해 미의회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과학위원회는 과학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회동료들의 협
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록 재선의원이지만 동료의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물리학자 출신의 Ehlers의원에게 전례없
는 과학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신설·부여하는 파격적인 위인설관의 예우를 통해 본 연구의 추진을 전담케 했다. 또한 본 연구를 지

원하는 과학위원회 스텝 외에 세 명의 신규 지원전담인력을 투입하는 동시에 150,000불의 연구예산을 책정했다. 아울러 장기적
인 정책개발에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과학정책연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시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접수 반영하
고 있다. 

2) 주요 의제 

하원과학위원회와 '경쟁위원회'는 공동으로 지난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저명한 과학자와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탁회
의의 개최를 통해 주요 정책의제를 도출했다. 두서너달의 의제조정절차를 거쳐 7차례의 청문회 개최를 위한 최종의제와 시기가 
결정되었다. 주요 청문회 의제와 개최결과를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정부역할의 정립 

미국은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절대적인 정부지원의 전통을 유지해 온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미의회의 이러한 전통은 
더욱 그렇다. 지난 10년 동안 연방긴축재정의 상황하에서도 과학기술투자(실질 비용)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감한 투자가 오늘날의 미국경제호황을 가능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해석이 최근에는 커다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공화당이 석권하고 있는 미의회는 이러한 논리를 자국이 21세기에도 세계경제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야심찬 비전의 실현계획
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 

미의회는 향후 연방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기반의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우선 과학기술의 영향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기존의 경제개발 및 고용창
출을 위한 제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환경 및 사회적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지난 4월에 개최된 청문회에서 이처럼 다양해지는 과학기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정
부의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많은 설득력을 얻었다. 즉 연방정부의 기초연구투자액의 절대부족문제(현재 
총GDP의 0.5%)와 미래지향적인 기초과학투자에 대한 기업의 기피현상[1997년 미국기업은 총 연구개발투자(130억불) 중의 
10%만 기초연구에 투자, 이는 미국기초연구투자액의 1/4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미국경제발전의 2/3를 기여하는 기술의 진보
에 핵심이 되는 기초연구에 연방정부가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는 주장이다. 한편 기초연구투자에 관한 정부, 기업, 주
정부(대학)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할분담방안도 또한 제시되었다. 

이밖에 대중적 지원(public support)의 강화를 통해 향후 연방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
반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제고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과학계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이 아울러 개진되었다. 

② 과학·수학교육의 강화 

'국가과학정책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지식기반의 세계경제경쟁시대에 필요한 고도의 생산성을 창출하는 고급인력
의 배양을 위한 과학·수학교육의 장기적 강화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87년 이후 대학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지원은 연평균 2.5%씩 감소해왔다. 그 결과 1996년 IMD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교육수준은 세계 35위로 전락했다(<표 1> 참조). 또한 41개 선진국 학생들의 실력을 조사한 최근 제3차 국제수학 
과학연구(TIMSS) 결과를 보면, 미국 고등학생의 물리와 고급수학실력이 최하위를 면치 못한 반면에 초등 4학년생들은 평균이상
의 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청문회가 지난 3월에 개최되었다. 증언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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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과학분야 국가경쟁력 순위

점은 학생들의 과학에 관한 흥미 유발을 통해 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공통요인을 파악하는데 모아졌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
견들(교과서의 질문제, 흥미유발이 결여된 교과과정 등)이 교환되었으나 그 중 참가한 전문가들간에 일치된 증언은 교사 자신들
이 학생들 못지 않게 과학에 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기능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회조사국

(CRS)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반이슈(봉급체계, 교사와 학생의 비율 등)에 대한 연구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지난 4월 1일 개최된 청문회에서는 "고급 과학기술인력문제 및 양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증언이 있었다. 전문가들의 증언에
서는 다음과 같은 미국의 과학교육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탈냉전이후 국방 R&D 예산의 감소가 대학 R&D 재원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과학전공자들이 학위취득후 대학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급과학인력에 대한 非대학부문의 미흡한 활용정책과 맞물려 급기야 대학생들이 과학전공을 위한 대학원 진학을 기피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고급과학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해 주던 외 

<그림 1> 자연과학공학(NS&E) 학위취득율의 변화추이('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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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과학학위취득자들도 자국으로 속속 귀국하는 추세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고급과학인력문제(Scientist Gap)는 심각한 국면
을 맞고 있다(<그림 1> 참조). 

③ 과학기술의 대중화 

이러한 과학인력의 감소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급격한 사회적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과학에 대한 부
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여 과학전공을 기피하는 추세를 막고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과학에 친숙해 지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3) 

지난 5월 14일 미의사당에서 과학계와 일반 시민간의 대화 증진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하원과학
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George Brown(일명 'Mr. Science')은 "과학위원회는 유권자와 소비자로서 일반 시민들이 과학기술에 관
련된 정책결정을 갈수록 많이 하게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Ehlers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이 
날로 국정운영 전반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과학기술계, 특히 정치권은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제고의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과학기술계도 그들의 정치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증언들 중에는 첫째, 과학자 자신들이 보호막에 가려진 연구실에서 벗어나 일반 대중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진지한 대화를 추진하고 둘째, 한층 더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과학계와 언론매체간의 문화적 간격을 줄여
야 하고 셋째,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임무와 활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청문회에서는 위축되는 향후 연방예산환경하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의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일반대중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 대
한 공감대가 감지되었다. 

④ 국제 과학기술협력 

지난 3월 25일 미의회 과학위원회 주관으로 연방정부의 국제협력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공청회가 개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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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의 주요 증언 중에는 국제과학기술협력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기존의 대외원조(foreign 
aid) 개념이 아니라 국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또 다른 증언에서는 우주정거
장, 핵융합연구, 국제기후연구 등의 거대과학분야에서 최소한의 연방정부지원으로 세계적 과학수준의 나라들과의 국제협력이 향
후 위축되는 연방R&D예산문제, 신기술개발에 따르는 막대한 투자 및 위험부담 문제, 심각해지는 과학인력문제 등에 대한 해소방
안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과학위원회위원장 Sensenbrenner의원은 이러한 다자적 국제협력이 국익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국제과학기술협력의 협정문서
에 협정의 성실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내 협약수준에 버금가는 구체적인 협력원칙 및 추진계획은 물론 행정지원 및 예산확
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미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제시했다. 

그 밖에 대외정책목적의 수단으로 국제과학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었다. 과학기술자의 협력활동
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DOS)가 증가하는 과학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국무부내의 과학관련부서에 대한 인력 및 예산지원의 강화, 과학기술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기능의 부여, 과학외교관
의 위상 제고 및 해외 과학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대외 신뢰성의 회복, 외교관의 과학에 대한 전문성(Science competence)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또한 개진되었다. 

본 연구의 향후 추진절차는, 노동절(Labor Day) 이후 개회되는 9월에 최종보고서(7차에 걸친 청문회 증언록, 각계 각층의 정책
건의서, 공식 관련서류 등)를 제출하고 하원과학위원회와 상원통상과학교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입법화 
할 계획이다. 

2. 연방연구투자법(Federal Research Investment Act) 

미의회의 연방R&D투자정책에 대한 비전제시의 노력은 꾸준히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오는 2010년까지 연방 R&D
예산의 倍加를 주요 골자로 하는 "연방연구투자법안"(FRLA)이 지난 6월에 상원의 과학기술우주소위원회 위원장 Bill Frist 의원
(R-TN)과 John Rockefeller(D-WV)간사에 의해 공동제출되었다. 본 안의 정치적 의미는 지난해 미의회 중진의원 Phil Gram
(R-Tx), Joseph Lieberman (D-CT), Pete Domenici(R-NM) 그리고 Jeff Bingaman(D-NM)이 초당적 차원에서 공동 

<그림 2> 연방예산구성율의 변화 추이(FY 196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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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바 있는 '국가연구투자법안'(National Research Investment Act)이 심의과정에서 보류되자 전격적으로 취해진 후속조
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의회는 지금의 연방R&D투자 상황을 기술의존도의 심화, 단기적 정책목표설정의 증가, 재정적 신축성의 결여 등이 몰고 온 국
가적 위기라고 규정한다. 더욱이 향후 위축될 연방 R&D투자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자국의 과학기술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지난 30년 동안 연방예산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5년의 연방예산구성의 비율을 보면 entitlement 및 대출이자에 관한 법정지출(mandatory spending)이 예산전체
의 30%를 차지했던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과학기술 등의 주요 목적에 사용되는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나머지 
70%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에는 정반대로 법정지출이 67%로 늘어난 반면에 재량지출은 33%로 감소되었다. 
특히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미의회 지도자들4)의 이같은 집요한 노력에 대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그림 2> 참조). 

본 법안의 목적은 다음 두가지다. 첫째는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인 연방R&D투자의 확보를 보장하고, 둘째는 연방R&D투
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향후 연방R&D예산을 자국의 과
학기술리더십 유지에 필요한 연구인프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최저 수준(최소한 현재의 연평균 2.1%)을 유지하기 위해 연평
균 2.5%(인플레이션 3% 감안한)씩 14개 관련부처(특히, NIH, DOE, NST)를 대상으로 점증적으로 증액하여 1999년의 377.2
억불의 투자목표를 12년후인 2010년에는 두배에 가까운 679.7억불의 투자목표로 늘리는 것이다. 둘째는 연방 R&D프로그램지
원에 대한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법안은 몇가지 중요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는 대통령에 대한 다음과 같
은 협조사항이다. 대통령은 연도별 예산요구서에 의회의 R&D증액 노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계획서의 첨부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1) 모든 민수R&D관련기관의 연구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총 출자금의 규모에 관한 명세서: 
2) 2010년까지 각 회계연도별로 민수R&D지원기관의 본 법안에 대한 출자계획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계획서: 3) 모든 연방
기관의 출자규모(보조금약정, 조달협약, 협력협정 등의 지원방법별로)에 대한 상세한 분석자료. 

둘째로 본 법안에는 연방연구개발의 지속적인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상원의 "과학기술코커스"(Science and Technology 
Caucus)가 개발한 연방 R&D 지원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바람직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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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定義 둘째, 재정적 책임성 셋째, R&D사업의 효율성 넷째, 정부지원의 기준 등이다. 

셋째로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국가과학한림원(NAS)에게 연방R&D사업의 평가방법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탁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1993년 정부실적결과법(GPRA)과의 조정을 거쳐 미의회와 행정부에 연방R&D사업에 대한 구
체적인 평가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명시하는 미의회의 노력에서 미의회가 연방정부의 R&D지원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의 강화를 통
해 의회 본연의 견제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성 있는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본 법안은 의회의 여름정회 전에 상원의 과학기술우주소
위원회와 통상과학교통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모두 통과하고 9월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5) 

3. 정책적 시사점 

이상과 같은 미의회의 활발한 과학기술입법활동은 우리나라 국회의 과학기술증진 노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단순한 
과학기술정책 목표(경제성장, 국가안보)의 추구에서 다양하고 복합적 정책목표(환경, 삶의 질 등)를 지향하는 새시대의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국가의 총력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제반문제들(경제위기 때일수록 과학
기술투자를 증대하는 정치지도력 발휘의 문제, 정부의 기초연구투자의 감소와 기업의 기초연구투자의 위축·기피현상에서 오는 위

기극복 문제, 교육과정이 높아 갈수록 과학에 대한 흥미 감소 및 고급인력양성문제등)의 해결을 위한 좋은 본보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상하양원(향후 연방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의 도출을 위한 하원의 장기적 과학정책개발노력 및 장기적 연구개
발투자에 대한 상원의 구체적인 보장장치의 구축노력)의 초당적인 입장에서 미래과학기술에 대한 청사진 제시를 위한 미의회의 
적극적인 노력, 과학기술에 대한 오랜 지원전통, 정부과기정책에 대한 책임성 있는 견제역할(활발한 상임위활동을 통한 정책대안
개발 및 감시활동 등)을 충실히 수행하는 미의회화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 및 논의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 그리고 최근 
국제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미의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양국간의 과학기술의원외교를 통한 새로운 차원의 한미과기협
력의 장을 여는 기회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의회간의 의원외교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과학기술외교의 추진전략과 정책방안
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Ⅲ. 새로운 차원의 한미 의원 과학기술외교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문제에 대한 미의회의 관심도가 제 100차(1987-88)회기부터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의회와의 접촉기회마저 1987년을 기해 오히려 줄이
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양국의회관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표 2> 참조). 

우리 국회가 이러한 양국의회관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국회차원의 한미의원외교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문분야별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원외교로 바뀌어야 

<표 2> 미의회의 對한국 관심도 변화와 對美 의원외교 변화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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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한미의원외교정책의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회협력지원책을 협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의원외교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중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6월에 과학기술부의 후원하에 양국의회의 과학기술위원회의 주요 위원들이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토론하
기 위해 처음으로 미의회 '하원과학위원회'청문회장에서 제 6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에서 한국측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양국간의 지속적인 과학기술협력증진에 관한 의회지원정책을 공동협의하기 위한 '한
미과학기술의원협의회'(Korea-U.S. Parliamentary Committee on S&T Cooperation)의 구성을 제안했다.6) 

2. 한·미 과학기술의원외교의 전략적 추진방안 

그러나 이러한 양국의회간의 과학기술외교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적 추진전략은 물
론 국가정책의 중장기적 목표에 따른 초당적 과기의원 외교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 
전략측면에서 보면 대미의원외교가 의회 對 의회의 기관차원보다는 개별의원접촉이 상대적으로 교섭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
여 비공식 차원의 개별 초청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 및 잠재력 특히 양국이 이미 추진해 온 과기협력활동 및 프로그
램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의회와의 긴밀한 정책대화 및 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점증적으로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의회의 상하양원 과학기술위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학기술계와의 전략적
인 접촉을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과학기술의원외교를 공식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한미과학기술의 원외교외 목표와 임무를 설정하고 상
호호혜주의 및 실용주의에 입각한 기본원칙의 채택은 물론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실행강령도 함께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
리 국회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미과기의원외교에 임한다는 자세를 명확
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엇보다도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상임위활동을 수행하는 미의회과학위원회 위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양국의 
정책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 및 협력정책현안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
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적극적인 상임위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7) 

셋째,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전문성제고와 상임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국회지원체제의 개선·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대미과학기술의원외교가 해외사정인지를 위한 단순외교가 아니라 임무(대외교섭 등) 중심으로 추진되려면 정책적 수요를 
사전에 심도있게 분석·기획하는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내의 지원활동을 종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

원활동을 종합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임위원장의 보좌진, 개별상임위원의 보좌진, 국제협력국, 입법조사연구실과의 역
할분담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관련행정부처와의 업무협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의 신뢰구축을 바탕
으로 업무조정기능을 제도화하여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규칙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과학기
술의원협의회"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연구는 물론 본 협의회가 일정한 궤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협의회의 지원을 총괄·보조하는 

관련연구지원기관을 지정활용해야 할 것이다.8) 

넷째,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상9)을 제고하여 본 위원회가 독자적 임무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위원회가 중심이 된 대미과기위원외교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추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기존의 
한미의원외교활동10)과의 차별화를 통해 "한미과학기술협력협의회"의 추진을 위한 목적의 국회예산을 배정받도록 초당적 노력
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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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의원외교활동을 관장하는 기구인 '의원외교활동 운영위원회'의 조직
은 국회의장단, 원내총무대표단, 국회사무총장, '외무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의원외교활동에 대한 추진방
향설정, 예산배분 및 증액 등의 주요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원외교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을 책정받기 위해
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하고, 이를 통해 한미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의원외교에 관한 초당적 추진계획도 아울러 수립해야 할 것
이다. 

끝으로 선진국의 예11)에서 보듯이 "한미과학기술의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남다른 소신과 정치적 의지를 지닌 소수의 주도세력이 꾸준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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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1) 과학기술국제협력단 대외정책연구실, 정치외교학 박사(Tel: 02-250-3052/ e-mail: yschoi @stepimail.stepi.re.kr)

주석2)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 1980년 이후 4천4백만의 실업자가 발생했었으나 동시에 7천3백만의 직업이 생겨남으로써 결국 2
천9백만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게 되었다. 특히, 지금의 노동인력의 55%가 새로운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2/3는 평균임
금을 상회하는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선진국 중에서 지난 3년 연속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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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3) 1945년 V.Bush가 정책보고서를 준비할 때에도 과학과 사회간의 사회적 협약(social contract)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사회구성론자들은 사회적 협약의 의미를 "사회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인간을 살찌우므로 과학을 지원한다(Science as culture 
argument)"는 가정에서 찾는 반면에 기술결정론자들은 "과학이 궁극적으로 실용적인 응용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서 협약의 의미를 찾는다. 과학자인 V. Bush는 후자의 논리를 선호함으로써 그 당시 제기되었던 사회
의 파트너로서의 과학의 사회적 의무감을 과학정책 원칙수립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주석4) 본 법안의 제출 약 2주일 전에 조지아기술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하원의장 Gingrich도 연방연구개발투자를 향후 8년간 두
배로 늘릴 것을 역설하였다. 

주석5) 이러한 신속한 추진과정에서 미의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잘 알 수 있다. 본 법안의 전신인 '국가연구투자
법안'이 Gram상원의원에 의해 발제되어 지난해 10월에 상원 '노동인력자원위원회'(The Senate Labor and Human Resources 
Committee)에 상정은 되었으나 아직도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pigeonholed)에 처해 있는 반면에 Frist 위원장 자신에 
의해 발제된 본 법안의 심의과정은 예정대로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주석6) 미의회 하원과학위원회는 현재 일본의회(Diet), 유럽연합의회(European Parliament), 러시아의회(Duma)의 과학기술
위원회와 협의회를 결성하고 있으며, 현재 멕시코의회의 과학기술위원회와도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회 과학기술위원
회와는 1982에 '일미합동의원과학기술회의'(Japan - U.S. Joint Parliamentary Meeting on Science and Technology)를 결
성하고 여러차례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해 왔다. 1996년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미국측에서 9명의 하원과학위원회위원들과 
일본측의 6명의 과학기술의정활동 및 협력현안에 대해 의회차원의 협의를 가졌다. 본 회의의 지원기구는 미의회 하원과학위원회
의 스태프, 의회조사국(CRS)과 일본의회의 과학기술위원회 스태프, 의회과학기술연구실(Research Offi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 Diet) 및 과학기술청(STA)이다. 일본의회는 미의회의 전문지원기구인 CRS(또는 폐지된 과학기술 전담지원기
구인 OTA)와 유사한 기구의 창설을 위한 역량의 결집과정을 밟고 있다. 

주석7)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상임위활동 자체가 의원의 再選 목적과 유리되어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상임위제도의 비활성화의 근본 원인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정책
결정이 여야 정당간의 당 지도부 차원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지고, 행정부와 국회간의 제한적인 권력 분립으로 인해 주요 정책이 
대통령의 의사에 강한 영향을 받는 여당과 행정부처간의 당정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제도에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당이 
공천권을 부여하는 제도 등)하에서 의원의 재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임위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인가. 우선 언급
한 정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전제로 할 때, 국회의원의 상임위활동을 여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상임위활동에 적극적인 의원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 재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국회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이 발간한 "1997년 의정활동평가서"는 바람직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실질적 의정활동을 정
상화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법정화되어 있는 월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상임위 개최의 정상화가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안의 심층적 심의를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사전연구를 통해 상임위 소관사항을 포괄적으로 나누어 심
사할 수 있는 상임小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배정기준

을 選數에서 전문성 우선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존보다
는 새로운 국회 관행을 창출하려는 의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주석8)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1995년 설립 당시부터 한미의원외교협의회를 보조해오는 대표적인 관련연구지원기관이다. 

주석9) 지난 3월 현재 과학기술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공식 개칭된 
상태이다. 

주석10) 1995년 발족한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산하에는 '과학기술통상에 관한 한미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나 활동의 초점이 주
로 통상 및 외교분야에 맞춰져 있어서 아직 과학기술분야를 의제로 다른 적이 없는 상황이다. 

주석11) "일미합동의원과학기술회의"가 1982년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성공리에 지속되는 배경에는 1980년에 처음 제안했을 당
시부터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본 회의를 꾸준히 이끌어 온 Jushiro Komiyama의원의 헌신적인 지도력이 숨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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